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의원 제척 관련 결정 — 기자배포용 핵심 Q&A〉

Q1. 이진숙 의원이 헌재 결정으로 국감장에 복귀하게 된 것입니까?

A. 이진숙 의원은 국감장에서 쫓겨난 적이 없습니다. 회의장 참석은 계속 

보장돼 왔습니다. 이번 결정의 쟁점은 회의장 출입이 아니라 어떤 

사안의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느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감 참석’을 

성과로 내세우면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질의와 의결은 여전히 

제한된다는 사실을 감춰서는 안 됩니다.

Q2. 헌재가 이진숙 의원의 제척을 해제한 것입니까?

A. 전면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이진숙 의원이 직접 관여한 

업무·의사결정과 본인 관련 고발 사건 등 네 가지 사안에 대한 

제척을 유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를 제척 전면 해제나 민주당의 

위법 확정으로 설명한다면 명백한 왜곡입니다.

Q3. 민주당이 제기한 이해충돌 우려를 헌재도 받아들인 것입니까?

A. 네, 헌재는 우리가 지적한 공정성 문제를 매우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이진숙 의원의 법적 책임과 직접 관련되거나 본인이 논란이 되는 

행위의 당사자인 사안에서는 제척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여를 허용했다가 감사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외면하고 있는 핵심 

판단입니다. 



Q4. 어떤 사안에 대한 질의와 의결이 제한됩니까?

A. 다음 네 가지 사안입니다.

ㅇ 방통위원장 재직 중 본인이 관여한 기관운영 관련 업무·의사결정 

(헌재 별지에 명시된 범위)

ㅇ 2인 체제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방문진 이사 선임·EBS 사장 

임명동의 관련 사안

ㅇ 본인의 국감 위증 혐의 고발 사건

ㅇ 방문진 감사에서 대전MBC 사장 당시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

Q5. 이진숙 의원이 제척 대상 사안에 질의하거나 의결에 참여하려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A. 헌재가 유지한 제척은 실제 국감 진행에서도 준수돼야 합니다. 

제한된 사안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엄격히 차단하겠습니다. 결정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